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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일본 정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대신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과 상속

세율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일률적인 소비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의 소득세는 1970년대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19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치권의 

선심 정책 등으로 현재 6단계로 줄었으며 75%에 달하던 최고세율도 40%로 낮아졌음.

 연간 과세소득이 1,800만 엔 이상인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고 세율이 동일하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세제조사회는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소득세를 인상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구간을 

세분화하고,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세제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며, 소득세 인상

은 이르면 2013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임.

 이와 함께 세제조사회는 소득세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를 통해 생활보호가구에게 주요 생필품 구입

시 부담한 소비세 증세분을 환급해주는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함.

 한편, 11월 24일 일본 국회는 지진복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임시증세와 부흥채권 발생을 포함한 ｢부흥

증세 법｣(안)을 중의원회의에서 가결하였음.

 이에 따라 소득세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5년간 약 7.5조 엔, 주민세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0

년간 약 2천억 엔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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